
제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8가합10377(본소), 2018가합10759(반소) 판결

[공사대금ㆍ지체상금 등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정빈

변론 종결2021. 5. 20.

판결 선고2021. 7.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9,886,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708,026,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4. 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1996. 5. 11.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C 토목공사

3. 착공년월일 :  2016년 8월 3.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5. 계약금액 : 125,000,000원

6. 계약보증금 : 12,500,000원

* 준공금은 공사완료후 14일이내에 지급조건

11. 지체상금율 : 1/1,000 지체일당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2%

[계약내역서]



공사범위 : 토목공사

면적 : 건물 43.58×60.7 (터파기 46.58×63.7×3.5)

-특기사항-

1. 건축주 민원 해결조건

2. 가시설(흙막이)공사 별도

3. 되메우기공사 별도

6. 공사 완료후 터파기 물량 정산조건

8. 암파쇄는 1.0㎡장비 뿌레카 사용조건

[세부내역서]

B 터파기공사 0102. 토 및 지정공사 부분

터파기 토사(1.0m²) m³ 10,385

암(1.0㎡뿌레카) m² -

잔토처리 토사 m³ 10,385

암 m³ -

상차비 - m³ 10,385

청소비 및 정리 - 인 60

되메우기 및 야적정리 - m³ -

다. 이 사건 건축공사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의 사옥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4억 3,380만 원1) (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 및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뜻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B 사옥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7. 2. 2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2. 20.

8. 기성부분금 : 매월에 1회(공정율 따른) 신청

10. 하자담보책임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건축 3,433,800,000원정 3% 103,014,000원정 2년

부대 토목 125,000,000원정 3% 3,750,000원정 1년

11. 지체상금율 : 지체일당 0.5/1,000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2%

13. 기타사항

- 공종별 도급인이 직접 분리발주 할 수 있음

-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이외 금액변경 없음

- 수급인은 사업비와 관련한 각종 지원 사업 성격에 맞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지진·전염병

ㆍ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34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갑"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을"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특기사항-1 *

9. 울타리공사 별도

14.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제외

라. 이 사건 토목공사의 완성 및 공사대금 지급 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으로 2016. 8. 31. 2,500만 원, 2016. 9. 30. 3,750만

원의 합계 6,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2.경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의 잔금 6,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공사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내역

1)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에 대한 기성금액으로 3억 2,810만

원(전회기성금액 6,250만 원, 누계기성금액 3억 9,060만 원)을 청구하였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제2회 기성검사원에는 '계약금액 35억 5,880만 원, 기성총액 3억 9,060만 원, 현재공정 : 2017. 5.

31. 현재 10.96%'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감리자의 서명, 날인은 기재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에 대한 기성금액으로 7억 8,251만

원(누계기성금액 7억 8,251만 원)을 청구하였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제2회 기성검사원2) 에는

'계약금액 35억 5,880만 원, 기성총액 9억 751만 원(=토목 1억 2,500만 원 + 건축 7억 8,251만

원), 현재공정 : 2017. 8. 16. 현재 25.5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감리자의 서명, 날인은

기재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으로 2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 3차 기성금액으로 7억 8,963만 원3) (누계기성금액

15억 7,214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1차 기성금은 2017. 6. 13. 2억 6,560만 원을

청구하여 2017. 9. 22. 수령하였고, 2차 기성금은 2017. 8. 21. 5억 1,751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제4회 기성검사원에는 '계약금액 35억

5,880만 원, 기성총액 18억 1,953만 원(= 토목 1억 2,500만 원 + 건축 15억 7,214만 원 +

토목정산금 1억 2,239만 원), 현재공정 : 2017. 11. 6. 현재 49.43%'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감리자의 서명, 날인은 기재되지 않았다.

바. 원고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 해지 통보 및 최종 기성금 정산 청구

1) 원고는 2017. 12. 12.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지하1층 골조공사까지 시공한 상태에서 중단하고,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이 기재된 계약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를 수용할 수 없으며,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거쳐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여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계약해지)정산기성 내역서(건축)'를 제출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에 대한 2017. 11. 9.자 제3차 기성청구 후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으로 3,043만

원(누계기성금액 16억 257만 원)을 추가 청구하였다.

3) 원고는 2018. 1.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은 2017. 12. 12.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기성금 및 손실비용 1,798,373,489원을 2018. 1. 10.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사.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피고의 가압류해방공탁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 대한 14억 2,893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1031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1. 17.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14억 2,893만 원을

공탁(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95호)하고 2018. 1. 18.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기성고 감정 등 실시

피고는  2018. 1. 12.  제주지방법원 2018카기8호로, 원고는 2018. 5. 24.  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50호 및 2018. 10. 5.  제주지방법원 2018카기334호로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추가토목공사 여부 및 이 사건 건축공사의 기성고, 하자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이 실시되었다.

자. 피고의 다른 업체와의 새로운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건축공사의 완료

1) 피고는 2019. 8.경 E(F)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방수/되메우기)에 관하여

공사금액 2,750만 원, 착공일 2019. 9. 1., 준공예정일 2019. 9.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8. 23.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9. 8. 25., 준공예정일 2020. 5.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G는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완성된 건물은 2020. 4. 21.

사용승인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 을 제1, 8 내지 10, 29, 30, 32, 39,

4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의 2020. 10.

19.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공사대금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중 건축공사 관련 지내력 테스트비용 209만 원, 피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추가 시공한 토목공사 추가성토비용 286만 원의 발생 및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5만 원(= 지내력 테스트비용 209만 원 + 추가성토비용 28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건축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10203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때의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등 참조).

라)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뚜렷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및 기성고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가) 원고와 피고가

2017. 2. 13.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34억 3,380만 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기성고율에 따라 월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7. 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2019.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고, 2019. 8. 23. G와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G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피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다투면서도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종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건축공사의 기성고 비율과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은 적어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G와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한 2019. 8. 23.

무렵에는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34억 3,380만 원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기성고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성고 비율 및 기성고 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9. 2. 20.자. 2019. 5. 3.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이 사건 건축공사 기성고 비율은 46.03%[= 기시공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2,442,325,630원 ÷ (기시공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2,442,325,630원 +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 2,863,227,845원)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약정공사비에 적용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1,580,694,227원(= 계약금액 34억

3,380만 원 × 기성고 비율 46.03%)4) 이 된다.

나) 피고는 감정인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때 전제로 삼은 기시공 부분에 관한 물량이나 비용(투입한

철근 물량,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관련 비용 등)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반영되었으므로 위

기성고 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고, 이 사건 건축공사의 기성고 비율로 41.6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인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현장 실측 및 도면 분석을 통해 물량을 산출하였고, 계약내역 단가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달리 감정인이 택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6, 22, 24,

4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9. 5. 3.자, 2020. 10. 19.자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기성고 비율에 관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한 기성고 공사대금 1,580,694,227원에서 원고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기지급 공사대금 2억 6,5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15,094,227원(=

1,580,694,227원 ~ 2억 6,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추가물량에 따른 추가 토목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에서 공사완료 후 터파기 물량을 정산하기로 특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 설계도면이 나온 후 그에 맞추어 터파기 공사를 추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물량에 따른 추가 토목공사대금으로 102,688,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 특약사항의 '터파기 물량 정산조건'이라는 것은 건축면적의 증가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과다한 수량의 암(암석)이 발견되는 등 대금의 증액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추가정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추가 공사한 물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 토목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1, 2, 5, 21호증, 을 제2, 3, 5, 9,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의 특기사항에는 '터파기 면적 46.58×63.7×3.5, 공사 완료후 터파기 물량

정산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서상 터파기 수량은 10,385m²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토공사 물량 정산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의 견적과 실제 공사 집행결과가 상이하므로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하면서, 변경된

터파기 수량은 18,829m², 변경금액은 235,960,149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문서에는 '현재

터파기로는 암에 대한 정확한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승인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토공사 물량 정산 검토결과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건축 바닥



면적의 변경이 없으므로 터파기 공사 물량 등의 변경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3. 다시 피고에게 '토공물량산출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산출서에는

터파기 수량이 16,89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공사 감리자인 I건축사사무소 대표 J(이하 '이 사건 공사 감리자'라 한다)은 원고에게,

2017. 7. 25. "(이 사건 토목공사 물량 정산과 관련하여) 실제 시공된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진행

중이나, 명확한 근거자료 부족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설계변경

관련 자료 일체(증감내역서, 수량산출서, 산출근거도면)를 건축감리 측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7. 8. 11. 다시 "토공사물량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검토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재차 요청드립니다(당초 계약내역, 증가부분에 대한 변경내역 및 산출근거 도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토목공사에 대한 기성금액으로 6,250만원(전회기성금액

6,250만 원, 금회기성금액 6,250만 원, 누계기성금액 1억 2,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사)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토공사 설계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

물량정산과 관련한 정산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위 정산내역서에는 터파기 수량은 18,830m²,

토공사에 대한 정산금액은 180,588,7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공사 감리자는 2017. 9. 1. 피고에게 "피고사옥 신축공사 토공 정산 검토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시공사와의 원만한 합의/절충안을 위한 참고자료라면서 '터파기 물량

14,675m²'로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다.

자)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토공사 정산관련 및 공사기성금 지급관련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7. 5. 22. 토공사를 완료하고 실제 터파기한 근거로 산정한 토목공사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공사감독관이 해당 정산 내역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정산내역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출 후 정산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피고가 설계변경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제안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차)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에 대한 2017. 6. 12.자 정산금으로 1억



2,239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카)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귀사에서 요청한 토공물량정산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수용의지가 없는 연유로 그동안 타 토목업체를 물색하여 정식 의뢰 후 토공 물량 산출

결과를 공유하오니 의견을 회신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 때 피고는 '토목

물량 정산 비교표'라는 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터파기 공사 물량에

관하여 정산 요청한 내용, 이에 대한 피고의 검토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 감리자의

검토 물량으로 14,675m², 타 토목업체 검토 물량으로 13,128㎡가 기재되어 있다.

타) 감정인 H는 이 사건 토목공사의 암부분의 물량을 전체 물량 중 5%로 전제한 후 계약물량과 실제

시공된 터파기 공사 전체 물량을 비교하여 추가 시공된 터파기 물량 및 이에 따른 잔토처리 작업의

추가물량에 따른 공사비로 85,438,636원을 산정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20. 10. 19.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의 실제 터파기 시공 물량을 정산하여 추가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에서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많은 물량의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물량에 따른 추가

토목공사대금으로 85,438,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토목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서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약정한 토목공사보다 많은 물량의 토목공사를 시공한 것을 전제로 추가 물량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는 원고에게

실제 시공된 공사에 따라 물량을 정산하기 위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뿐만 아니라 타 토목공사 업체에도 의뢰하여 실제 시공된 터파기 공사 물량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서에는 암(암석)은 존재하지 않고 토사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터파기 수량 및 단가가 산정되어 있는데, 특기사항에는 '공사 완료 후 터파기 물량

정산조건'이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암파쇄는 1.0m² 장비 뿌레카 사용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터파기 시공 과정에서 암(암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물량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감정인 H는 이 사건 터파기 시공 자료에 암(암석) 부분이 확인됨을 근거로 전체물량 중 5%에

해당하는 물량이 암(암석)이었음을 전제로 추가 시공된 터파기 공사 및 잔토처리 물량과 이에 대한

공사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에 명시된 터파기의 깊이가 3.5m임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추가

터파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H는 원고가 한 터파기 공사 중

가장 깊은 구간의 깊이는 8.92m, PIT 공간이 시공되지 않은 구간의 평균 깊이는 4.83m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깊이보다는 더 깊은 구간의 터파기 공사를 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기성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대금지급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각 지연일수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5) ① 토목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1,479,452원(= 62,500,000원 × 12% ×

72/365일)6) ② 추가 토목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4,353,859원 (=

85,438,636원×12%×155/365일)7) ③ 건축공사 2차 기성청구금에 대한 지연이자

14,445,156원(= 516,910,000원 ×12%×85/365일)8) ④ 건축공사 3차 기성청구금에 대한

지연이자 1,298,021원(= 789,630,000원 ×12%×5/365일)9) 2) 관련법리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참조)



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667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등 참조).

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참조).

3) 판단 가) 토목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①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2017. 5. 22.경 완료하고 2017. 6. 13. 피고에게 위 토목공사 잔금

6,2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위 청구에 따라 6,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 대가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9호증,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목공사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7. 5. 10. 피고에게 토목공사비의 증액을 최초로 요청한 이후 2017. 9.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토목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위 논의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는 원고가 신청한 기성금 청구의 내용 및 기성공사 완료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므로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우선 수령하고 나머지는 추가

정산하는 내용의 조정을 원고에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가 물량 정산을 위해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회신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목공사 물량 감정 의뢰를 하자고 피고에게

제안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추가

토목공사 물량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토목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7. 9. 22. 기존에 알고 있던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잔금 6,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추가 토목공사대금 및 건축공사 기성금에 대한 지연이자(②, ③, ④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9, 12, 16 내지 18, 21, 22, 28, 34 내지 38, 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추가 토목공사대금 및 건축공사 기성금 청구는 유효한 채무 이행 최고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유효한 채무 이행 최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미지급공사대금 채권과 뒤에서 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그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목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원고의 정산

물량과 그에 따른 청구금액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토목공사대금으로

2017. 8. 30. 1억 8,058만 원 상당을, 2017. 11. 9. 1억 2,239만 원을 구하는 등 이 법원의 감정을

통해 실제로 인정된 8,543만 원 상당의 추가 토목공사대금보다 다액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요청한 공사대금의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토목공사대금 및 건축공사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

감리자로부터 기성부분에 관한 검사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기성금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감리자의 확인 없이

피고에게 누계기성금액을 추가하여 청구하였고, 피고는 감리자의 조정 권고에 따른 일부

토목공사대금과 건축공사 기성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는 2017. 9.경 현장 점검 과정에서 1층 기둥 철근의 부적절한 배근 및 불량



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를 발견하여 원고에게 재시공을 통한 보수를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감리자가

제시한 재시공 방법이 아닌 보완시공 방법을 주장하다가 결국 2017. 11.경 재시공을 하였는데,

원고가 재시공한 부분에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 제3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마.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 등 아래 표 '원고

주장 손해'란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원고 주장

손해액'란 금액 합계 252,275,10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

'판단이유'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착공지연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손실금

83,869,986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2019. 5.

3.자, 2020. 10. 19.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시공으로 인한 이음철근 등 재시공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의 지연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가설울타리
재설치 및
유지비용

11,442,355원 원고는 토목공사 터파기 물량증가로 인해 가설울타리 규모를 늘려
재설치하였고, 재설치한 가설울타리를 건축공사 진행 중에도 계속 사용하여

유지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면서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폐기물처리비 1,521,000원 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나 이 사건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장 자재 정리 및 폐기물의 청소 등 비용은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복 청구에 해당한다.

3 미기성 부분에
대한

일실이익금(5%)

94,633,124원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된
사실, 이 사건 건축공사 중단 당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며 기성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2018. 1.부터
같은 해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인 인건비

35,571,000원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레미콘
영업손실금

24,458,999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펌프카
영업손실금

6,655,000원



1 착공지연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손실금

83,869,986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2019. 5.

3.자, 2020. 10. 19.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시공으로 인한 이음철근 등 재시공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의 지연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형틀공,
콘크리트공 노임

손실금

5,566,000원

합계 252,275,109원

바.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10)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건축공사대금이 1,262,181,931원(= E이 시공한 되메우기 공사 부분

대금 2,750만 원 + G가 시공한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 32억 5,810만 원 + 피고가 인정하는

기성고율에 따른 원고의 기성고 공사대금 1,430,381,931원 -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금액 34억

3,380만 원) 증가하였다. 결국 원고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인해 피고는 위 증가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262,181,93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7. 2. 13.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34억 3,380만

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기성고율에 따라 월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7. 12. 12.경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이 사건 건축공사 기성고 비율은

46.03%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1회 2억 6,560만 원의

기성금만을 지급하였고, 기성고 건축공사대금 중 1,315,094,227원을 미지급한 사실,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거나 중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증가된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05,482,863원(= 다툼 없는 공사대금 495만 원 +

미지급 기성고 공사대금 1,315,094,227원 + 추가 토목공사대금 85,438,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건축 공사부분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154,395,192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154,395,1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리 가)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참조).

3)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의 2019. 2. 20.자, 2019. 5. 3.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건축공사 부분에 아래 표

'구분항목'란 기재 각 하자가 존재하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5,595,9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층 기둥 및
벽체 등에

발생한 철근
및 피복두께

하자

78,134,757 78,134,757 갑 제11호증(원고는 이 부분 하자 보수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제로 하자 보수를 함에 있어 감정인이 비용 산정시
전제한 보수 방법인 케미칼앙카공법이 아닌 밴딩 공법으로

보수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가 과다 산정된 것이어서 위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골조공사의 철근배근에

관한 사항은 구조적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케미칼앙카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라고 하며, 피고가 밴딩공법으로 위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1층 기둥 및
벽체 등에

발생한 철근
및 피복두께

하자

78,134,757 78,134,757 갑 제11호증(원고는 이 부분 하자 보수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제로 하자 보수를 함에 있어 감정인이 비용 산정시
전제한 보수 방법인 케미칼앙카공법이 아닌 밴딩 공법으로

보수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가 과다 산정된 것이어서 위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골조공사의 철근배근에

관한 사항은 구조적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케미칼앙카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라고 하며, 피고가 밴딩공법으로 위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1번 철근의
하자로 인한

재시공이
불가피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

하자

3,259,862 3,259,862 이 법원의 감정인 H의 2019. 5. 3.자 사실조회 결과

3 위 1번 철근
하자 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H-beam

추가임대료

40,700,000 1,900,726 갑 제1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H의 2019. 5. 3.자 사실조회
결과(피고는 흙막이공사를 위해 H-beam을 설치하였는데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위 H-beam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총
40,7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철근하자보수기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H-beam추가

임대료까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추가임대료
40,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인근 토지
적재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잔디,

조경수,
가로등 훼손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

하자

30,697,845 30,697,845 갑 제11호증(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건축주가 모두 해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건축주가 해결하기로

한 민원에는 인접 부지 소유자의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며, 인접부지 복구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접 부지의 훼손은 이 사건 건축공사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훼손된 인접부지 면적은 인접부지의

전체가 아니라 그 중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거푸집 붕괴로
인한 하자

1,602,728 1,602,728 갑 제11호증(원고는 거푸집 일부가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 해지
이후 강풍에 의해 60도 정도 기울어졌을 뿐이며, 이는 거푸집

설치 형틀공들이 거푸집을 설치하는 도중에 피고가 철근 오시공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합계 154,395,192 115,595,918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115,595,9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준공예정일인 2017. 12. 20.까지 완료하여야 함에도 공사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공예정일보다 8일 전인 2017. 12. 12. 공사를 중단해 버렸고,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2019. 8. 23. G와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약 8개월 후인

2020. 4. 21.경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으로

412,056,000원(=계약금액 34억 3,380만 원×지체상금률 0.5/1,000×지체일수 24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가 먼저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현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었으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행기가 지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잔여공사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었으므로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수급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지연하였다 하여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수급인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의 준공예정기일은 2017. 12. 20.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지하 1층 골조공사까지만 시공을 하고 2017. 12. 12.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공사 중단 시점의 이

사건 건축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46.03%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률은

0.5/1,000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 1회 기성률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7. 6.

13.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누계기성금으로 총 16억 257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2. 1차례 기성금으로 2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15,094,227원의 기성고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성고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20.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반소청구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본소청구채권과 피고의 반소청구채권을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으므로 그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요건으로서 청구에 의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늦어도 원고가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한 2017. 12. 12. 변제기에 도달하고, 수동채권인

피고의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무렵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였으므로 2017. 12. 12.을 상계적상일로 본다. 한편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20.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0. 6.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5,595,918원의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7. 12. 12.에 소급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대등액 115,595,918원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인용금액은 1,289,886,945원(= 다툼

없는 공사대금 495만 원 + 미지급 기성고 공사대금 1,315,094,227원 + 추가 토목공사대금

85,438,636원 - 상계된 금액 115,595,918원)이 남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89,886,9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류호중

판사강동훈

판사민양이

1) 이 사건 건축공사 계약서에 계약금액은 57억 1,97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지 않은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엘리베이터 공사와

이 사건 토목공사 비용을 합한 총 공사금액이다.

2) 2017. 6. 13. 제출한 제2회 기성검사원과 다른 내용의 문서이다.

3) 갑 제2호증의 2에는 2017. 11. 9. 3차(금회) 기성청구금금액이 7억 8,903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전회기성청구금액 및 누계기성청구금액을 고려할 때 이는 7억

8,963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4) (3,433,800,000원 × 46.03%)를 계산하면 1,580,578,140원이 된다. 그러나 위 기성고 비율

46.03%는 기성고 비율 계산식인 {2,442,325,630원 ÷ (2,442,325,630원 +



2,863,227,845원))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백분율로 표시한 값일 뿐이고, 3,433,800,000원 ×

{2,442,325,630원 ÷ (2,442,325,630원 + 2,863,227,845원))로 계산하면 1,580,694,227원(원

미만 올림)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5) 원고는 실제 지연일수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계약의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28일을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일 2017. 6. 13., 지급일 2017. 9. 22., 지연일수 72일

7) 원고는, 청구일 2017. 6. 12., 지연일수 만료일 2017. 12. 12.로 계산한 지연일수에서 28일을

제외한 지연일수가 163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계산에서는 155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있다.

8) 원고는, 청구일 2017. 8. 21., 지연일수 만료일 2017. 12. 12.로 계산한 지연일수에서 28일을

제외한 지연일수가 93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계산에서는 85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있다.

9) 원고는, 청구일 2017. 11. 9., 지연일수 만료일 2017. 12. 12.로 계산한 지연일수에서 28일을

제외한 지연일수가 13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계산에서는 5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있다.

10)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채권과 상계할 자동채권으로 주위적으로는 증가된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철근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한 H-beam 임대료채권, 지체상금채권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철근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한 H-beam

임대료채권 포함)과 지체상금채권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에 관하여는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하므로 여기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